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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hydrogen economy is still a niche market and a new system. If we believe in the optimism and the hope of human history of technological progress, the hydrogen economy will be a new paradigm to replace the carbon economy. The research question is what kind of leadership the government should show in order to revitalize the hydrogen economy. In response to th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governance leadership. The new economy must be newly recognized before they can find a solution. This research can be the first step in finding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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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미국의 지질학자 킹 허버트(King Hubbert)가 1956년에 창안한 피크 오일(peak oil) 개념이 있다. 이에 따르면 석유 생산량은 1995년을 전후하여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생산량이 급속히 추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크 오일은 원유 매장량의 50% 정도가 사라진 상황으로 사실상 화석연료의 고갈을 의미한다1). 화석연료의 고갈과 더불어 또 하나 지구 온난화의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난 400년 중 가장 높다. 지난 세기에 비해 10℃ 정도 높아진 평균 기온은 많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절반은 바다에 도달하여 바다도 산성으로 만든다. 해양 산성화는 기온이 몇 도 상승하는 것보다 생태계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기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인간의 활동, 특히 석유 연료의 사용 때문이다2).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탄소경제가 종언을 고할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탄소경제의 종언과 맞물려 재생에너지라는 용어가 자연스러워졌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로는 수소 전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지열 등이 있다. 아직까지 이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경제(carbon economy)의 대체재로 자리잡고 있지는 않다.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는 탄소경제의 보완재로 기능하는 일종의 틈새시장(niche market)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인 수소경제(hydrogen economy)가 탄소경제의 대안적 이상향으로 인식되고 있다3). 물론 수소에너지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수소경제의 도래를 낭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회의론을 주장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4-7). 대표적으로 Muller2)는 수소의 본질적 한계와 관련하여 “수소는 가솔린과 비교하였을 때 단위무게 당 세 배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밀도가 낮아서 같은 무게를 실으려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소비해야 한다. 또한 수소는 어딘가에서 그 상태로 캐올 수 없다. 수소는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해야 한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을 수는 있지만 수소를 연료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전기 분해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결론적으로는 손해다”라며 원자력 등 다른 대안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류의 기술 진보 역사를 믿으면 ‘수소경제 시대는 도래한다’는 낙관과 희망을 갖게 된다. 이 연구는 수소경제의 도래에 대한 낙관과 필연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수소경제의 도래가 필연이라면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까’가 이 논문의 연구 질문이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논문은 거버넌스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3장). 거버넌스 리더십이라는 조금은 생경한 개념을 도입한 것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가 지니고 있는 성격 때문이다. 수소경제가 아직까지는 틈새시장이고 모든 면에서 새롭게 다져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2장). 그리고 정부가 거버넌스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하는 경우 달라지는 정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4장). 새로운 경제를 기존의 잣대와 눈으로 인식하면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돌 수 있다. 새로운 경제는 새로운 잣대와 눈으로 인식해야 방법이 보인다. 이 연구는 바로 그 길을 찾아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2.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2.1 수소경제의 정의 및 활성화의 기대효과
        이 연구는 ‘수소경제의 도래는 필연’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 2005년 미국 국립과학원(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은 수소경제를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인프라를 구축한 후, 수소를 직접 연소하거나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수급시스템에 기반한 경제”로 정의하였다3). 즉, 전통적 경제 시스템이 다양한 형태의 화석 에너지에 기초한 1차 에너지원을 열, 연료/원료, 전기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라면 수소경제 시스템에서는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기, 열, 연료/원료를 생산하고 전환하는 핵심 유통수단이 수소가 된다.

        수소경제가 활성화 되면 크게 세 가지 기대효과가 발생한다3). 첫째, 수소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 현재 나라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의 덫에 빠져있다. 수소경제 활성화는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소경제가 활성화되면 수소 생산, 저장·운송 등 인프라 산업시장이 창출된다. 소재·부품·시스템 등 관련 기술개발과 수요가 촉진된다. 수소차와 연료전지가 성장 유망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대규모로 발생한다. 둘째, 수소경제 활성화는 에너지 자립의 길을 개척한다. 수소경제가 활성화는 에너지원의 다각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제고 등의 효과를 발생시켜 에너지 자립에 기여한다. 기존의 에너지 도입 및 공급의 위험요인을 제거·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셋째, 수소경제는 기술 발전에 비례해 높은 에너지 효율, 탈탄소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수소경제가 정착되면 대기오염문제 개선 및 청정사회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

        수소경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경제적 애로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대전제이다. 아직까지 수소경제기술은 불완전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인간의 기술진보 역사를 믿는다면 현재의 기술경제적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잠재가치와 기술적 해법이 등장할 것이고, 이 연구는 이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수소경제의 기대효과가 현실로 다가오려면 많은 과제가 실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9년 4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최종안’ (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로드맵의 실천을 위해 2020년 1월 9일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로드맵과 선행연구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크게 수소 활용부문 확대, 수소 공급 시스템 구축,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안정성 확보 등 세 가지 범주로 대분된다3).

      

      
        2.2. 수소 활용부문 확대
        수소 활용과 같은 에너지 신기술 적용 산업은 자본 집약형 산업이다. 산업의 성격 때문에 시장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 경쟁력을 지니려면 막대한 자본비용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로드맵은 학습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3). 학습효과(learning effects)는 누적 생산량 등 경험이 축적될수록 생산단가가 감소하는 경험곡선 효과를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는 생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생산단가가 감소하는 규모의 수익 체증 현상이다. 학습 효과와 규모의 경제 때문에 수소 활용부문 등 에너지 신기술 적용상품은 학습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생산규모가 일정 임계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규모의 수익 체감이 불가피하다. 산업의 확산 초기에 수소 활용부문의 생산부문을 일정 임계수준에 도달하게 만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수소 활용부문이 미래 에너지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효율적 선택지가 되는 이유는 산업경제적 기대 때문이고, 그 중심에는 수소 전기차가 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때문에 수소 전기차는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8,9). 이런 기대에 근거해서 로드맵과 선행 연구는 수소 활용 부문의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수송 부문과 연료전지 부문으로 구분한 후 세부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는 수소차 양산체계 구축 및 보급 확대, 대중교통을 수소택시와 수소버스로 전환, 수소트럭을 공공부문에 활용, 수소 충전 인프라의 전국 확대보급 및 자생력 확보, 선박·열차·드론 등 기타 활용부문의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10,11). 이러한 과제들은 수소차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상업적 양산 가능규모인 임계수준 10만대에 도달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수소 시장에서 민간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다(Fig. 1)3). 이에 덧붙여 로드맵과 선행연구는 청정 교통 인프라의 확대, 수소 충전소의 대폭 증가, 수소차 차종별 보조금의 차등 지급, 수소 상용차 연료비의 보조지원, 연료전지 시스템 모듈의 단독 판매 및 수출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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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gen vehicle production Forecast3)
          
          

          

        

        다음으로 연료전지 부문에서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보급 확산 및 수출 산업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확대, 수소 가스터빈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이 수소 활용부문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의 장점은 ‘분산되고 민주적인 에너지 생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집중적인 방식으로 디자인되는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와 차별성을 지닌다1). 특히 발전·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부문은 주택과 건물에 분산전원으로 보급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최적화된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술이다13). 다행히 우리나라는 연료전지 기술에 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 100%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 세계 기술 레짐의 변화를 선도하면서 향후 해외 수출 확대를 기대할만하다3).

      

      
        2.3. 수소 공급 시스템 구축
        수소 공급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로드맵과 선행연구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책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수소 생산과 관련된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저장·운송과 관련된 과제이다3,8,10,11,14,15).

        수소 생산과 관련된 과제는 궁극적으로 ‘청정(green) 수소 생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청정 수소가 지배적 생산 양식으로 가능해지려면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수소 수요가 적은 초기에는 천연가스 추출 수소를 핵심 공급원으로 삼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러나 부생수소를 활용하면서 추출 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소량 배출 등의 문제가 있다14). 단기적으로는 석유화학 공정 등의 부산물인 부생수소를 일부 활용하며 수소 수요처 인근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활용하여 친환경 수소의 생산을 확대하고 해외 재생에너지와 갈탄 등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해야 한다는 제언은 현실적인 판단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40년 이후 청정 수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Fi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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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수소의 수요·공급이 확대되면 현재의 중·저압기체 튜브 트레일러나 수소 파이프라인으로는 미래의 수소 물류량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소 저장 및 운송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진다. 수소의 저장방식은 크게 고압기체, 액화, 액상(암모니아) 등이 있는데 현재 국내의 수소 저장 기술 수준은 고압기체방식만 실증단계에 진입하였을 뿐 액화 및 액상방식은 초기 개발단계로서 액화방식에서 상용화가 완료된 독일, 프랑스, 미국보다 낙후되어 있다. 액상방식 역시 일본과 호주 등은 실증단계에 진입해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3).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다양하고 고도화된 수소 저장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수소액화 플랜트를 상용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는 수소액화 플랜트가 없다. 액상수소를 저장하게 되면 상온·상압 수준에서 수소를 대량으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송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액화 및 액상 저장 관련 기술의 개발에 매진해야 하고 더 나아가 고체 저장기술에 대한 기술 확보 및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14).

        수소 운송방식 역시 수소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맞춰 효율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고압기체수소의 저장 및 운송용량을 향상시키고 수소공급 가능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트레일러 경량화 등 운송비용 절감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는 탱크로리를 활용하여 충전소간 순환공급이 가능한 액체(액상·액화)수소 운송 시스템을 구축해 운송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향후 수소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수소 파이프라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며, 파이프 라인의 공급압력 향상과 수명증가를 위한 소재개발 등도 필요하다3).

      

      
        2.4.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안정성 확보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로드맵은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범부처 수소 기술 개발, 수소 전문 인력 양성, 수소 국제표준 선점,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및 지원기관 설립, 글로벌 수소경제 협력 주도, 수술 산업화 지원,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의 정책적 지원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 제도의 마련, 수소 부품 및 제품 안정성 기준의 강화, 수소 전주기 제품안정성 지원 센터 구축, 수소 안전 국민의식 제고 및 신뢰 확산 추진 등도 주문하고 있다3). 앞에서 언급한 수소 활용, 생산, 저장·운송 등 수소경제가 시장창출에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라는 토대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힘만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는 없다. 안정성 확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조금 더 부연한다. 우선 수소 시설 및 제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수소가스의 누출·확산·폭발·화재 등에 대해 과학적 해석에 근거한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안전관리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안전관리정책은 수소경제의 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미 100년 전 독일이 야심차게 개발한 수소 비행선 개발은 1937년 힌덴부르크 비행선이 뉴저지에 착륙하면서 97명의 사상자(35명 사망)를 낸 이후 완전히 중단되었다. 수소경제 진입초기, 안전 관리에 실패하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소경제의 실현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수소시설이 위험한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과 갈등이 생길 경우 갈등 관리 비용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소 충전소, 수소 전기차, 가정용 연료전지, 휴대용 연료전지, 수소 타운 등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 선행 연구는 복합위험관리모델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복합위험관리모델은 규정적 위험관리모델(현재 국내 제도)이 요구하는 안전 관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허용이 가능한 총 위험수준을 안전관리제도에 규정하는 정량적 위험 관리(현재 유럽에서 적용)의 장점을 접목한 모델이다16-19).

      

    

    

  
    
      3. 거버넌스 리더십의 개념과 필요성
      
        3.1. 거버넌스 리더십의 개념
        거버넌스 리더십은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합성어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가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된 이후 겪었던 개념과 이론의 혼란은 많이 정리되었다. 기존의 명령과 통제 위주의 통치를 벗어나 거버넌스, 즉 협치가 국정 운영을 지배하는 철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일반론이다. 통제 및 관리 위주의 관료제 모형에 기반하고 있는 통치를 넘어 협력에 기초하고 있는 협치, 즉 거버넌스가 국정 운영 방식이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도, 정치와 행정의 영역 파괴, 공공·민간·NGO 사이의 경계 모호, 노동과 관리 사이의 모호한 영역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주체(정부부문, 민간부문, 비영리부문) 간 상호의존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거버넌스의 정당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20).

        정부와 기업, 관료와 시민, 대통령과 관료,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있다. 전통적 리더십은 관료제적 행정 패러다임과 궤를 같이 한다. 리더의 자질이론, 효율적인 리더의 행동이론, 리더십 상황이론은 물론 카리스마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등 기존의 리더십 이론은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이 공동의 비전을 창출해내지 못하거나 효율적인 자원 관리에 실패하는 사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정책 환경에서 리더의 직관, 카리스마, 관료주의에 의존하는 리더십의 실패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21).

        거버넌스 시대에 부합하는 리더십 형태는 서번트 리더십, 팀 리더십, 협력적 리더십이다. 이러한 리더십을 지녀야 복잡계가 지배하는 정책 환경과 구조에서 바른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진다22). 국정운영철학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과 정합성을 갖는 개념이 바로 거버넌스 리더십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 리더십은 거버넌스를 리더십으로 보는 주장(governance as leadership)이 아니라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new governance)이다23).

      

      
        3.2. 거버넌스 리더십의 필요성
        앞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세 범주로 대분한 후 각각을 서술하였다. 이들 범주별 과제들은 현재 관련 정책에 대한 의제 설정 혹은 정책 형성 수준인 경우가 많다. 의제 설정-정책 형성-정책집행-정책 평가/환류라는 정책 순환의 첫 단계 부근에서 활성화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은 정책 성공을 위한 긴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은 실패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24). 일반적으로 정책 실패를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상태’라고 정의하며 반대의 경우가 정책 성공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합리주의적 접근, 정치적 접근, 환경복잡성 접근의 세 방식 중의 하나를 따르고 있다(Table 1)25,26).

        
          Table 1. 
				
          

          
            Policy Failure Analysis Contents and Approach25)
          
          

        

        
          
            
              	
              	Rationalist approach
              	Political approach
              	Environmental complexity approach
            

          
          
            	Failure concept
            	· Failure to reach the intended policy objectives
            	· Visualization of conflicts caused by inconsistencies among stakeholders
            	· Inevitable policy errors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Cause analysis
            	· Defects in rational policy analysis
· Failure of the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Policymaker's Cognitive Error
            	· Failure to adjust interests
· Insufficient system and management techniques to prevent conflict
            	·Failure of environmental adaptation efforts
·Nonlinear interaction of failure factors
          

          
            	Alternative
            	·Redesigned policy goals and tools from the origin
·Secure causal rationality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measures
            	·Incremental interest adjustment through system and management technique improvement
            	·Continuous reform of policy goals
·Flexible policy correction and resonant problem solving
·Focus on learning to adapt dynamically to the environment rather than achieving goals
          

        

        

        Table 1이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은 명쾌하다. 정책과정은 합리적 분석, 정치적 조정, 환경에 대한 적응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현상이다. 하나의 접근에 매몰되어 정책 성공을 단편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추구하는 정책은 쉽게 실패한다. 지금은 정책 주체들이 치밀하고 비판적이면서 열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책 성공이 힘든 시대이다25). Table 1의 세 방식이 전하는 대안들을 종합하는 정책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 성공의 길이다. 정책 목표와 수단의 인과적 합리성 확보, 목표와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 정책 목표의 지속적 재형성, 제도와 관리기법 개선을 통한 점증적(muddling-through) 이해관계 조정, 유연한 정책 수정 및 공진화적 문제 해결, 환경에 동태적으로 적응해가는 학습 중시 등의 대안은 바로 거버넌스 리더십 철학에서 강조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과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앞서 언급한 수소경제 활성화 과제는 수소경제의 한계와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지닌 특성을 되새겨보면 정책의 성공을 위해 거버넌스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다. 수소경제는 정부, 연구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정책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나가는 시스템이다. 기술과 신뢰의 접점에서 시장의 평가와 호응을 이끌어내야 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연구, 정책, 시장이 ‘어울림 한마당’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수소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에게 익숙한 탄소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간 세계 경제를 지배한 탄소경제를 수소경제로 바꾸기 위해 세계 각국은 노력하고 있다. 소위 ‘H2 Race’라 불리는 국가간 경쟁은 치열하고 글로벌 협력 플랫폼도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산업 역시 초기의 진입 수준이다. 수소경제가 탄소경제의 보완재를 넘어 대체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토마스 쿤에 따르면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받은 과학적 업적이다.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에 전문가가 묻고 대답하는 방법의 패턴을 알려준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과학적 업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원래 서로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는 상당히 깊은 골이 있기 때문에 대화조차 되지 않는다.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론은 물론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조차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는 우열을 가리기 위한 공통된 기준조차 없다. 이것이 토마스 쿤이 말하는 ‘공약 불가능성’이다27,28).

        이렇기 때문에 패러다임 전환은 상당히 긴 세월에 걸쳐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뉴턴의 만유인력도 5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려서야 인정을 받았다. 몇 년 사이에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말은 패러다임이 아니라 의견이나 방법의 전환일 뿐이다. 탄소경제를 수소경제로 완전히 바꾸는 일은 가능한 한 시간축을 길게 잡아야 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등 역할 주체가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한다. 특정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많은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일 뿐이다24). 수소경제와 같은 정책은 처음에는 초석을 다지고 실험을 길게 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현재 수소경제의 실현가능성은 물론 전략 사이에 간극이 크다. 수소경제에 대한 과학자, 엔지니어, 정책설계자, 정치인 등 행위주체들의 확신과 일반 대중의 수소경제 인지도 사이에 간극이 크다. 일반 대중이 수소경제 구현 기술을 이해해 적극적 지지자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생소한 기술의 적용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은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높인다8). 현재까지 수소경제는 기술-변화 수용성에서 낮은 수준이다.

        몇 가지 더 짚어보자. 기술이 한계를 넘어서는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경제성 확보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학습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경제성도 자연스럽게 확보된다는 낙관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냐는 의구심은 여전히 있다. 이는 수소경제의 길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닭과 달걀(chicken and egg)의 딜레마도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수소 자동차와 수소 인프라를 둘러싼 고객, 제조사, 연료공급자 간 이익의 충돌 때문에 수소경제 자체가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10,29). 수소경제가 여러 학문이 융·복합된 학제적 영역이고, 수소 생태계 조성은 민관이 함께 해야 성과가 나는 영역이다. 산업 생태계 조성은 정부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선언적 효과밖에 없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은 대표적인 갈등관리 부문으로 거버넌스 리더십을 바르게 행사해야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사례조사 연구는 거버넌스 리더십이 갈등 관리에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22).

      

    

    

  
    
      4.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리더십 실천전략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수소 활용, 수소 생산, 수소의 저장 및 운송,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기술혁신, 기술 표준화, 법적 기반 구축, 수출 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이행 기반 구축, 국제협력 주도, 산업생태계 형성 등을 아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소 에너지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초기 상용화를 위한 보조금의 촉진 정책, 유치산업 보호(infant industry protection) 정책, 관련 법률과 규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수소에너지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가능성은 물론 환경변수 대한 예측과 평가도 필요하다. 수소에너지 관련 네트워크와 가치사슬(value chain) 형성을 촉진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확산도 중요한 과제이다6,8,30).

      수소경제 활성화 과제와 관련된 의제설정-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평가 및 환류라는 정책 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버넌스 리더십은 지금까지 익숙한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정책 철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 국가는 다스리고 기업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도 벗어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만 잘 만들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유정부’라는 개념에 근거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31).

      산업화의 논리로 무장하여 주종관계의 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만들면 수소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력은 봉사다’를 실천하는 서번트 리더십, ‘불완전한 개인이 모여서 완벽한 팀을 이룬다’는 팀 리더십, ‘중심 없는 협동이 진정한 협동’이라는 협력적 리더십 등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리더십의 실천 대상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의제는 나름 적실성이 있다.

      우선 정부는 수소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활성화시키는 과제를 민관이 함께 하는 ‘공유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거버넌스 리더십이다. 정부는 과거의 위상과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시장과 협업을 해야 한다.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차원별로 때로는 공존하고 분업이 가능한 공유를 하면서 주체들이 독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간섭하지 않고 독자적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 기존의 중앙집중적 법과 정책의 틀을 극복해야 한다. 수소경제의 자생과 자율과 자유를 인정해 민간부문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기본 인식과 행동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공유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거버넌스 리더십의 정수를 실천하는 정부는 기업가 정부, 시장 같은 정부, 네트워크 정부, 플랫폼 정부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31). 이에 대해 핵심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4.1. 기업가 정부
        기업가 정부는 민간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정부를 뜻한다. 경쟁, 신속 그리고 권한 위임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이다.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급을 활용하여 성과에 따른 프리미엄을 인정하면 선언적 의미가 강한 수소경제와 같은 정책의제를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쇄신, 촉매작용, 기업자 정신, 예측 가능성, 분권, 시장지향성 등이 강할수록 기업가 정부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수소경제 활성화 의지가 강한 정부라면 기업가 정부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 미국의 주정부, 1982년 영국, 1984년 뉴질랜드에는 기업가 정부를 높은 수준에서 경험하였다32). 구체적으로 1984년 뉴질랜드의 개혁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뉴질랜드는 공공행정에 경쟁과 인센티브 그리고 성과를 강하게 도입하였다. 무엇이 정부의 핵심기능인가를 묻기 보다는 정부보다 잘하는 시장에 정부를 내놓겠다는 입장으로 정부를 개혁하였다. 시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본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기업의 책임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기업가 정신을 도입한 정부는 거버넌스 리더십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4.2. 시장 같은 정부
        시장 같은 정부는 기업가 정부보다 더 전진한 개념으로 시장이 공공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치금 납부, 공교육 육성을 위한 바우처 시스템 도입이 대표적 사례이다. 부시 행정부는 격동하는 교육시장에서 교육 기업가를 만들어냈다31).

        수소경제의 기대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수소경제 활성화는 공공성이 강한 정책의제이다. 이러한 의제에 대한 시장 같은 정부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공자금도 쓰지 않는다. 시장의 생산적인 행태를 격려하고 비생산적인 것을 막아온 정부의 역할에 따라 정부는 공권력으로 시장을 창출해서 공공목적을 달성하는 역할에만 집중한다. 만약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높은 투명성이 시장 같은 정부의 생명력이다. 정부가 뒤에 물러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할 때도 있다32).

        시장 같은 정부는 적정 가격 책정, 시장의 범위 설정, 정보 접근의 보편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선을 성취하기에 알맞기 때문에 시장 같은 정부는 관료 정부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경제처럼 분권화 양식이 지배하는 정책의제의 경우, 시장 같은 정부가 취하는 전략은 유용할 수 있다.

      

      
        4.3. 네크워크 정부
        네트워크 정부는 국내형과 국제형의 두 형태가 있다. 국내형은 정부가 능률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하고 이루어내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정부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루어내는 경우도 있다. 국내형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이 손을 잡고 최적의 역할체인을 구성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국제형은 EU와 같이 세계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협업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정부는 관료적이지 않아 때로는 정부 같지 않다는 점, 통제를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다양한 정책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쇄신에 신축적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33).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네트워크 정부의 특성을 많이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탄소경제에 익숙한 기존의 기관, 조직, 운영관행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방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정부의 기존 조직과 신설 조직은 물론 정부 바깥의 행위주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서로 자극을 주고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4.4. 플랫폼 정부
        플랫폼 정부는 정부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시장 관리자나 서비스 제공자로 상정하자는 것이다. 플랫폼 정부는 거대 정부와 달리 소규모 정부 단위가 느슨하게 연결된다.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가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는 기본적인 것과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만 방향을 정하고 나머지는 관련자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연결하고 풀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세부 이행과제처럼 ‘작은 것들이 느슨하게 연결’되는 정부가 플랫폼 정부이다34).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표방하였다. 이의 바탕에 ‘정부를 연다’는 플랫폼 정부의 핵심이 깔려있다. 기존 관료체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참여하여 협업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플랫폼 정부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과제들은 플랫폼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의제이다. 특히 실행가능한 협업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에 도달하겠다는 플랫폼 정부의 정신에 주목해야 한다.

      

    

    

  
    
      5. 결 론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들이 눈에 띈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산업부·미래부·국토부, 국정과제34),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미래부, 국정과제35), 청년 과학자와 기초 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미래부, 국정과제36),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산업부, 국정과제37),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부, 국정과제58),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원안위, 국정과제58) 등이 수소경제와 관련된 국정과제들이다35). 이에 따라 정부와 출연 연구기관의 주도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었고, 최근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의제는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내디뎠는데 앞으로의 길이 멀게 느껴진다.

      선행 연구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리더십으로 대통령의 입법 리더십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24,36). 대통령의 입법 리더십의 핵심에 거버넌스 리더십이 있다. 충분히 강조한 것처럼 수소경제 활성화 과제의 성격과 환경을 고려하면 다양한 이해당사자(정부 관련 부처, 기업, 국책 연구기관)들을 토론과 집단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당사자들과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 과제의 각 차원별로 최적의 대안을 점검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지시·군림·통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 팀 리더십, 협력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 연구는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나아가 수소경제가 탄소경제의 대체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리더십의 발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소경제 활성화 과제가 지닌 성격 때문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과제는 기계론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산업화의 논리가 지배하는 데카르트-뉴토니안 패러다임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정합성을 갖는 양자역학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에 기초한 이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면서 수소에너지 기술 연구자를 비롯한 관련 정책 공동체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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